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≪ 핵심 세부쟁점 ≫

① 망법 적용범위 (Scope of adequacy)

- 한국은 망법 중심의 ‘부분 적정성’을 추진 중인 바, EU는 망법과

개보법 수범대상 간 명확한 구분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

※ EU에서 망법 ‘부분 적정성’의 경제적 효과 규모를 문의, 관련 연구용역 계획 공유

- 또한, 망법에 의해 보호되는 ‘개인정보’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한

‘비식별정보’(개인정보 반대개념)의 정의 확립도 핵심 고려요소임

※ ’18.2.1~2.2 간 국내에서 진행된 해커톤 결과, 익명정보 및 가명정보 개념에 대하여

이해관계자 간 합의(consensus)가 이뤄졌음을 설명, EU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

② 개인정보 국외이전 (international transfer)

- 우리측은 망법 국외이전 조항 개정 방향 및 추진일정 공유

- EU는 TPP, RCEP 등 각종 자유무역협정 상 자유로운 정보흐름

(free flow of data) 의무조항에 우려를 표함

※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이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제 철폐 요구,

RCEP 협상에서는 일본이 자유로운 정보흐름 의무조항 포함을 적극적으로 주장 중

- EU는 APEC CBPR의 보호수준이 불충분(insufficient)하다고 판단,

CBPR 가입국인 일본의 적정성 평가에서도 중요 쟁점임

③ 개인정보 침해구제 (judicial redress)

- 침해 발생 시 “사업자에 민원제기→규제기관 민원제기→분쟁조정

신청→민·형사상 소송” 구제 절차와 각각의 법적 근거 안내

④ 반대권(이의제기권) (right to object)

- EU는 이용자 동의 외의 법적 근거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 처리

를 반대할 권리인 ‘반대권’ 인정 여부 문의

※ GDPR은 동의 외에도, ‘정당한 이익 추구’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며,

이익형량에 따라 공익을 크게 해하지 않는 사익적 필요성 인정(예: 보석상에서 도난

방지를 위해 매장을 CCTV로 촬영하는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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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정부기관의 정보접근 (governmental access)

- EU는 스노든 폭로(’13.6.5) 이후 정부기관에 의한 정보접근 가능성에

높은 관심을 보이며, 일본 적정성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논의

< 주요 일정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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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:00 - 11:15 휴식

11:15 - 12:30

토론 2 : 
아시아 법체계 
간 차이로 인한 
법적, 기업적 
측면에서의 

리스크 

ㅇ 의장 : Graham Greenleaf 교수(호주 UNSW)
ㅇ 발표 : 
 - Jj Disini 변호사(필리핀)
 - Min Hue Nguyen (아시아태평양 중소기업 무역 연합)
 - Ken Chia 변호사(싱가포르)
 - Kaori Ishii교수, Fumio Shimpo 교수(일본, Tsukuba대학, 

Keio 대학)
 - Huey Tan DPO(아시아 애플)

아시아 지역 정보보호법 도입 및 개혁 과정의 사법권 관련 리스크 논의 

12:30 - 13:30 점심

13:30 - 14:30

토론3 : 
아시아 지역의 
효율적인 법제 
구조를 위한 

국경 간 
협력 강화   

ㅇ 의장 : Simon Chesterman 교수(싱가포르 국립대)
ㅇ 발표 : 
 - John Edwards 위원(뉴질랜드, 개보위)
 - Yeong Zee Kin 부위원(싱가포르, 개보위)
 - Ivy Patdu 부위원(필리핀)
 - 이정수 사무관(대한민국, 방통위)
 - Nozomi Matsui (일본, 개보위)

아시아 역내 국경 간 정보유통에 대한 서로 다른 규제 체계를 소개하고, 
국가 간 협력을 통한 가능성 확대 방안 논의 

14:30 - 15:45

토론4 : 
프라이버시와 

법 집행 - 
비즈니스 혁신과 
정보유통 사이의 

균형 모색

ㅇ 의장 : Stephen Wong 위원장(홍콩) 
ㅇ 발표 : 
 - Rahul Sharma(인도)
 - Justisiri P. Kusumah 변호사(인도네시아)
 - Yanqin Hong 박사(중국, 북경대)
 - Tran Thanh Ha(베트남)
 - Deborah Elms 국장(아시아 무역센터)
 - Amira Karim(월드 뱅크)

산업계, 무역전문가, 정부, 정보보호규제 전문가들이 FTA, 정보국지화법의 
환경에서 공동의 인식을 제기하고 아시아 지역을 위한 상호 수용 가능한 
표준화된 제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

15:45 – 16:15 휴식

16:15 - 17:45

토론5 : 
아시아 정보유통 

메커니즘
- 외교, 책임성, 

상호운용성, 
개인의 역할 사이 

해결책 모색 

ㅇ 의장 : John Edwards
ㅇ 발표 : 
 - Derek Ho DPO(마스터카드)
 - Bruno Gencarelli 과장(EU집행위)
 - Peter Leonard(호주)
 - Mark Parsons(홍콩)
 - 박광배 변호사(대한민국)

동의 역할에 대한 비교 비용/편익 분석과 각국 정보유통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
상호운용성, 상호 인지, 상호호혜성 등 각 요소의 융합 방향 논의

17:45 - 18:30 다음 단계를 위한 논의
- ABLI 프로젝트, 향후 과제에 대한 협정문, 타임라인, 방법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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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세부 내용

o (세션 1) 인도네시아, 일본, 캄보디아, 인도, 중국, 뉴질랜드 등
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역사와 동향, 향후 계획 발표

- 전 세계에 125개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존재하고 있으나,

상당수가 EU 법제와 유사한 방향으로 수렴 중임(그린리프 교수)

o (세션 2)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간 차이와 비연속성으로
인한 법적·사업자의 위험에 대한 국가별 의견 교류

- 중소기업에 보다 완화된 규제 적용 필요성에 대한 논의 진행

o (세션 3) 증가하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
하기 위한 국가별 정책 및 계획 발표

- CPEA, GPEN, ICDPPC 등 권역별 개인정보 국제협의체 참여

확대를 통한 국가 간 집행협력 필요성 논의

o (세션 4) 개인정보보호 강화, 산업발달,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등
환경적·기술적 변화 속에서 보호와 활용 사이 균형을 유지하기
위한 아시아 국가별 법·정책적 동향 토의

- ’18.3.8. TPP(일본, 뉴질랜드, 캐나다 등 11개국 간 무역협정)가 조인됨에

따라(’19년 발효) 국경 간 정보유통에 새로운 전기 마련 예측

o (세션 5) 개인정보 유통 메커니즘 모델 개발을 위하여, 책임성,
상호운용성, 외교적 노력, 개인의 역할 등에 대한 주제 발표


